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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을 위한 동독 공공연구부문의 평가: 과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정선양1) 

Ⅰ. 머리말 

통일 이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는 공공연구부문 특히 과학아카데미(AdW: Akademie der Wissenschaften)에 집중되어 있었
다. 이에 따라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주안점은 동독의 공공연구부문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이들을 서독 공공연구부문 및 대학부
문으로 통합에 있었다. 동독의 공공연구부문은 동독의 과락기술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문의 해체와 통합의 문제는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정선양, 1998b). 여기에서 공공연구부문의 세아카데
미들 중에서 과학아카데미 및 산하 연구기관들의 평가와 서독 시스템으로의 귀속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처럼 중요한 동독 공공연
구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귀속에 관한 전문적인 활동은 서독의 과학자문회의(WR: Wissenschaft-srat)가 담당하였다. 

통일조약 38조는 과학자문회의로 하여금 동독의 공공연구부문과 대학부문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서독 과학기술통
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2)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는 연방연구기술부(BMFT)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동독의 
공공연구기관의 변환 및 개혁에 관한 주요 정책적인 의사결정 및 실천의 단계에서는 과학자문회의(WR)가 핵심적 기구였다.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공언을 한 과학자문회의의 역사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3) 과학자문회의(WR)는 
1957년 연방정부(Bund)와 지방정부(Laender)사이의 행정협정(Verwaltungsabkommen)에 의해 탄생하였다. 주요 기능은 연
방정부, 지방정부, 대형 연구단체들4)에게 과학기술정책적 의견교환 및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정책개념을 구축하는 포럼
(Forum)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자문회의는 자주적인 과학기구인 동시에 科學과 政治의 調整機構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과학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고학위원회(Wissenschaftliche Kommission)는 총회
(Volksversammlung)의 의결사항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행정위원회(Verwaltungskommission)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에 관
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문회의는 중앙집권적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아니다. 주요 업무는 자신의 이니셔티브 혹은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들의 요청에 의해 독일의 과학기술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提案書를 만들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것
이다(Mayntz, 1994: 134). 좀더 넓게 보면 과학자문회의는 과학기술계와 정부, 대학연구와 공공연구,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의 
있을 수 있는 갈등 및 이해를 조정·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과학자문회의는 항상 대학연구의 변호자, 공공연구의 대학연

구에 대한 補充의 原則의 홍호자였다. 이같은 역사와 기능을 가진 과학자문회의(WR)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AdW)의 변환을 위
한 평가와 권고안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독일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체제의 변환과정이 中
央集權的으로 조정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 과제는 과학아카데미 스스로에 의한 분권적인 방법, 또는 프로젝트 
관리기구(Traeger)들이 이를 담당케 할 수도 있었다. 

2. 평가기구의 조직구조 

과학자문회의는 동독의 대학부문과 공공연구부문의 새로운 정리와 혁신을 위해 "구조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구조
위원회(Strukturausschuss)는 대학부문을 담당하였으며5), 평가위원회(EA: Evaluation-sausschuss)는 공공연구부문의 평가
를 담당하였다. 평가위원회(EA)는 9개 작업집단(AC: Arbeitsgruppen)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과학자문회의의 회원이 아닌 300
여명의 전문가들이 독일 전체 및 외국에서 차출되었다. 각 작업집단의 장과 그의 대리인은 평가위원회(EA)의 위원이 되었다. 

작업집단(AG)의 업무는 관련 아카데미 연구기관 및 연구집단을 방문하여, 이들의 그동안 연구업적의 질을 평가하고, 이들을 지
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연구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적, 구조적 勸告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평가위
원회(EA)는 각각의 작업집단(AG)에 의한 연구기관평가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업무였다.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EA)는 각각의 
작업집단(AG)에서 올라오는 권고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조정하고, 이를 과학자문회의(WR)의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같은 평가기구의 조직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이같은 조직구조를 통하여 과락자문회의(WR)의 업무능력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연구기관들의 이해 및 압력의 
개입을 단절할 수 있었다. 評價委員會(EA)는 26명의 정규멤버와 12명의 상시 객원 멤버로 구성되었다. 과학자문회의(WR)의 정
규멤버는 과학위원회(Wissenschaftliche Kommission)에서 16명, 행정위원회(Verwaltungs- 

<그림 1>평가기구의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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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ission)에서 6명, 동독출신 과학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였으며, 행정위원회로부터의 멤버는 
연방연구기술부(BMFT), 연방교육과학부(BMBW), 연방내무부(BMI), 그리고 3개의 서독 주정부, Berlin 주의 대표들이었고, 동
독의 주들의 대표들은 객원멤버(Gaeste)로 참여하였다. 또한 객원멤버 중에는 모든 대형연구기관, 연방정부-주정부 위원회
(BLK),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설립된 과학원청산기구(AWS: Abwicklungsstelle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에서 대표하였다. 

각 작업집단(AG)의 평가위원들의 동독의 개별연구기관에 대한 방문은 1990년 9월 24일 전자물리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uer Elektronenphysik)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소에 대한 방문일정은 과학자문회의가 이미 7월초에 보내 8월말에 종료하였던 
피평가기관에 대한 說問書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이 설문서는 그동안 서독에서 기관평가시 활용하였던 것과 유사했다. 이같은 
과학자문회의 평가업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동독의 많은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모두 
마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行政的인 뒷받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가를 위
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하였던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자문회의(WR)가 많은 
평가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이같은 평가기간은 시간적으로는 통일조약 38조의 협상 및 정치적 결정과정과 중복되고 있다. 평가위원회(EA) 제1차 회의
는 통일 조약이 서명되기 전인 1990년 8월 21일에 열렸다. 이는 과학자문회의의 실제적인 평가활동이 통일조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6) 

3.구체적인 평가활동 

1)평가의 방향 

과학자문회의(WR)의 평가는 동독의 가치있는 硏究潛在力을 유지하고 아카데미 연구의 제도적 미래를 구축하여 통일독일의 과학
기술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과학아카데미가 통일독일에서 취해야 할 제도적 형태에 관한 구
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며 서독의 시스템을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통일독일이 서독의 現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동서독사이의 制度的 差異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호소되었다. 

동서독 과학기술통합과 관련하여 과학자문회의(WR)는 다음의 두 가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Mayntz, 1994: 147). 먼
저, 대학연구에 대한 아카데미 연구의 우선권을 철폐하여 공공연구의 補充의 原則을 확립하는 것, 두 번째로 연구기관들의 地域
間 偏差를 줄이는 것이었다. 전자의 목표로 인해 과학아카데미 연구의 상당부분이 대학부문 및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 예상되었
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연구를 줄이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서독의 입장에서 구동독공공연구의 낯선 부문을 "청소"(Reinigung)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평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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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학자문회의(WR)가 서독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기관평가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해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전체를 짧
은 시간에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그 결과 과학자문회의는 전문적이고 상세한 평가보다는 동독 공공연구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의 결과는 피평가기관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피평가 연구기관들에 대한 방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정해진 계획 및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었다. 

① 대표자/소장과의 서론적인 대화 

② 연구소에 대한 시찰 

③ 개별 연구원과(연구실에서)의 대화 

④ 대표자/소장과 마지막 대화 

⑤ 평가자 회의 

이상의 평가과정에서 연구집단 혹은 연구실에 관한 조사도 아울러 진행된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는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소/단체들에 대한 歸屬類型을 정하는 문제였다. 또한 개별연구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
히 인식되었으나 이같은 개혁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외부의 개입에 의존할 것인가는 두고두고 논쟁거리였다. 

3)평가기준 

평가활동이 지향했던 의사결정사항은 무엇보다도 ① 한 硏究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해체할 것인가, ② 어느 정도로 현재의 人力
을 유지할 것인가의 두가지로 압축되었다. 

여기에서 연구소의 해체는 개별 연구집단 및 연구자의 유지문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같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判斷基準
은 피평가기관의 質的인 水準(Qualitaet)이었다. 여기에서 묵시적인 척도는 서독 및 국제적인 연구수준이었다. 아울러 ① 동독기
관에 대한 외부집단의 느낌, ② 정치적인 자정노력, ③ 서독시스템 내에서의 생존에 관한 자각의 정도가 추가적인 기준으로 활용
되었다. 이같은 판단기준으로 보면 서독의 우월성과 대비되어 피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에 따라 Simon(1991)은 평가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질적 수준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의 통일성"(Kohaerenz)이었다. 이는 대단히 규범적인 기준이지만 동
독의 연구소가 하나의 단일기구로 남을 것인가 혹은 없어질 것인가에 관하 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였다. 비록 평가자들이 피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방문은 종종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피평가기관들
의 높은 질적 수준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연구소측의 설명 및 서술은 중요한 정보에 있어서 포장만 그럴싸하였으며, 연구시설, 건
물의 상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소가 연구와 별로 관련이 없는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고 실제 연
구활동을 얼마나 일관되게 수행해 왔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하였다. 

평가의 세 번째 기준은 과연 해당 연구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機能的 適合性이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무가 대학연구
에 속하는가, 생산부문에 속하는가,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의 기준은 해당업무의 필요성(Bedarf)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연구소가 하는 일이 尖端적이고 意味있는 일인
가에 관한 판단이었다. 아울러 이같은 업무가 통일로 인해 중복 내지 진부화 되지는 않을 것인가의 측면도 고려되었다. 이같은 연
구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서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신장하고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룸에 따른 마찰 가능성을 줄이
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경우 대형 기자재의 집중을 통하여 연구지원 자금을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많았다. 왜냐
하면 기초연구에 있어서 기자재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4)연구소의귀속기준 

각각의 피평가 연구소들을 "유지·존속시킬 가치가 있는가"의 평가에 있어서 이 유지될 연구소가 어떤 制度的 形態를 가져야 하는

가와 결부하여 미래의 管理機構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것도 과학자문회의의 중요한 업무에 속했다. 이같은 귀속결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피평가기관의 專門性이었다. 피평가기관들의 전문성에 따라 서독의 대형연구기관(GFE), 프라운호퍼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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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G), 막스플랑크연구회(MPG)의 기능적 실체와 관련을 맺는 것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는 필연적으로 기능적으로 특별
한 구분이 없는 청색목록 연구기관(Blaue Liste)이 상당이 유리하였다. 

두 번째의 귀속기준은 "과연잠정적인 관리기구들이 동독의 연구기관들을 받아들일 準備와 意志가 있는가"였다. 이 기준은 시간
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해졌는데 그 이유는 일부의 관리기구 특히 막스플랑크 연구회가 동독의 연구기관들의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관리기구와 사전 협의·조율할 필요가 없는 청색목록연구소가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이었다. 

5)평가의 의사결정구조 

동독의 공공연구체제의 평가 및 피평가 연구기관들의 귀속에 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각의 작업집단
(AG)에 의해 작성된 권고안 초안들은 평가위원회(EA)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는 내용도 상당히 바뀌었다. 평가위
원회(EA)는 과학자문회의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filter) 역할을 하였다. 

둘째, 평가위원회(EA)를 통과한 평가내용은 과학자문회의 산하의 科學委員會와 行政委員에서 분리되어 한층 더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특히 과학위원회는 매우 상세한 토론을 통하여 평가위원회(EA)가 결정하지 못한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해결
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개혁된 연구소들의 잠정적인 관리기구(Traeger)와 관련된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논의되었
다. 

이같은 과정이 끝난 후 셋째의 과정으로 과학자문회(WR)의 총회(Vollversammlung)는 勸告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평가위원회(EA)와 과학자문회의(WR)의 정규위원회의 인력이 상당부분 겹쳤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의 권고초안이 별다
른 수정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작업집단(AG)과 평가위원회(EA)의 인력이 겹치는 일은 매우 적었다. 다만 각 
작업집단의 위원장만이 모두 평가위원회에 소속되었는데 이들은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각의 작업집단(AG)들은 그들의 의견 즉 권고안을 평가결과 두드러지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Berichten), 나중에 총회에 제
출될 권고문안의 초안으로 활용될 충분히 다듬어진 의견서(Stellungen)의 두가지의 형태로 제출하였다. 평가위원회(EA)와 작업
집단(AG)사이의 두드러진 갈등의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EA)내에서 피평가기관의 미래의 제도적 귀속과 관
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이같은 경우의 예로는 ① 잠정적 관리기구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인수거부, ② 귀속결정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위배, ③ 귀속 가능성에 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회와 작업집단이 서로 다른의견을 보이면, 이는 上級會議에서 효과적으로 조정되었다.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형성
된 작업집단(AG)과, 이들의 제안서를 연방정부, 지방정부들, 대형연구단체들의 공식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토론하고 통
과시키는 기구, 즉 평가위원회(EA)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과학아카데미 산하의 연구기관들을 개혁하기 위한 협
상과정에 있어서 개별단체의 이해를 단절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같은 問題解決 지향적인 논의와 利害에 따라 결정되는 논
의의 분리는 완전한 것이었다. 평가위원회(EA)의 입장에서는 과학아카데미의 변환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의 조속한 매듭이 관
심사였고, 작업집단(AG)의 차원에서는 기관의 이해 및 학문분야적인 이해를 포함시켰는데 이들 두 기구의 분리는 이같은 관심사
의 효과적인 접합점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활동에 대하여 피평가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통일조약 제 
38조를 협상할 때부터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들은 동독의공공연구에 대한 미래계획을 합심하여 만들지도 못하였고 과학자
문회의의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평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했다. 그 결과 평가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은 "과
학적 필요성"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제안"을 지향하였다. 

이는 미래의 관리기구의 계획 및 반대가 연구소들의 미래보다 더욱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
기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여러모로 처음 계획하였던 것보다 談合的인 성격을 많이 가졌다. 

4.평가결과 

1)인력유지의 정도 

과학자문회의(WR)의 권고안에 따르면 동독의 과학아카데미(AdW)에는 약 7,000에서 7,500여명의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과학자통합 프로그램(Wissenschaftler-Integrationsprogramm)에 따라 대학으로 넘겨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1,500에서 1,700여명을 포함하면 총 8,500에서 9,000여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Mayntz, 1994: 
187). 결국 과학자문회의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되는 것이었다. 이는 과학자문회의가 처음에 우려했던 동독 연구의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7-009.HTM (4 / 10)2006-05-09 오전 9:40:58



과학기술정책Vol.8 No.7 009

낮은 質은 확증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독의 연구가 나쁘다는 것은 변환이 특히 늦어지고 있던 그리고 반발이 많이 
있던 大學硏究와 産業硏究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학아카데미 산하 인력은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중앙 공급 및 서비스 부서"(Zentrale 
Versorgungs-und Dienstleistungseinrichtung)와 "중앙행정부서"(Zentrale Verwaltung)에서 대단히 많은 인력감축이 있었
다. 이리하여 과학자문회의(WR)평가자들의 연구소 방문이 있은 후 1년 사이에 약25%의 인력이 줄어 들었다. 1991년 가을 연구
소에 남아있는 15,000명의 종업원과 과학자문회의가 제안한 인력 유지도를 연계해 보면 과학아카데미 인력의 잔류도는 50% 정
도에 이르는 셈이다. "과학자 통합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들의 연구인력 유지도는 총60%정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0여명의 과학아카데미 종업원들이 한시적으로 고용창츨 지원수단(Arbeitsbeschaffungsmass-nahmen)
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2/3정도의 종업원은 연말까지는 실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노력으로 과학아카데미의 유지할 가치가 있는 硏究 潛在力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연구소의 유지 및 해체 

과학아카데미라는 중앙집권적인 연구소의 결집체에서 풀려난 개별 연구소에게는 과학자문회의의 권고안은 잔존하는 인원으로 연
구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은 自主的인 연구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
로운 관리기구(Traeger)에 의해 종종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연구소들은 상당한 인력 감축을 권고 받았다. 이같
은 연구소의 유지 및 해체 권고안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장 많은 제안을 받은 것은 28개 연구소에 해당되는 한 연구소의 분리(Aufgliederung)로서 이 경우 연구인력의 평균적인 심지
어 평균이상의 유지가 가능하였다. 여기에는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Kohaerenz)의 기준이 폭넓게 적용되었다. 여기에서는 다양
한 연구분야를 가진 연구기관이 유리하였다. 이 "분리"의 처분은 인력을 줄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연구소들, 예를 들 

<표 1>과학아카데미 산하연구소들의 귀속권고

어 한 연구소가 지리적으로, 분야별로,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分離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였으나 많은 기관
들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독의 가치있는 연구잠재력의 유지 목표는 야심찬 분리보다는 인력이 감축된 재설립
(Umgruendung)에 의해 충족되게 되었다. 그 결과 애당초 과학아카데미 산하연구기관의 3/4에 해당하는 44개의 연구소들이 독
립단체로 유지되기를 원했으나 과학자문회의의 권고안에는 21개 연구소만이 독립단체 유지를 권고 받았다. 

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전면적인 해체(Aufloesung)는 6개 기관밖에 없었고 서독연구기관으로의 통합(Integration)
의 경우도 5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는 예상과는 달리 동서독 공공연구기관의 해체와 통합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진될 것
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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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속될 연구단체의 유형 

과학자문회의(WR)의 권고에 따라 변환되어야 할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① 3개의 신규 대형연구기관(GFE), 9개의 기존 대형연구기관의 분소(Aussenstelle) 

② 33개의 신규 청색목록(Blue List)연구소, 7개의 분소 

③ 11개의 신규 막스플랑크(MPG) 연구기관(2개 연구소, 2개 프로젝트 그룹) 및 1개의 분소 

④ 6개의 프라운호퍼(FhG) 연구소 및 13개의 분소 

⑤ 5개의 연방정부 연구기관과 14개 분소 

⑥ 39개의 지방정부 연구기관 

이에 따라 기관수에 있어서는 구동독의 과학아카데미 시절보다 훨씬 증가되었고, 분소(Aussenstelle)까지 합치면 140개가 넘
게 되었다. 연구요원의 통합 측면을 살펴보면, 1991년 7월을 기준으로 아카데미 전체 인력은 11,000여명이 남게 되었는데, 이들
은 청색목록연구기관(Blue List) 4,5000 대형연구기관(GFE)에 1,700명, 프라운호퍼연구기관(FhG)에 950명, 막스플랑크연구
기관(MPG)에 585명 순으로 재분포 되었다. 

각각의 연구소들이 희망하였던 기관의 유형과 과학자문회의의 권고안과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23개 경우(38%)가 높다. 21개 경
우(35%)나 중간, 16개 경우(27%)가 낮다고 응답하였다(Mayntz, 1994: 200-201). 이 점에서 과학자문회의의 평가 및 연구기
관들의 귀속권고안은 동독의 연구기관 및 연구요원들에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권고안의 특징 
중의 하나는 분소(Aussenstelle)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
다. 아울러 청색목록 연구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프라운호퍼연구기관 및 대형연구기관들도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프라운호퍼연구회가 동독으로의 확장목표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연구기관 
및 대형연구기관 등으로의 연구기관 및 인력의 배치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막스플랑크연구회도 소극적이었다. 주
정부들의 경우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소를 선호했다. 大學쪽에서는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이유와 대학연구가 강
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학자문회의의 권고안을 많이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과학자문회의는 동독의 대학들이 과학아카데미 산
하의 연구기관을 접수하지 않으려 했다는 반박을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Berlin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아카데미 연구를 地域的 으로 配分하는 목표는 중요한 연구잠재
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표에 밀렸다. 그러나 동독 공공연구의 Berlin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40%에서 27%로 줄어들었다는 점
에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맺음말 

본 논문에서 다룬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을 위한 동독의 공공연구기관에 관한 정밀한 평가노력은 통일을 앞둔 우리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역사상 국가간 과학기술통합은 독 

<표 2>과학자문회의 권고안에 따른 연구소 귀속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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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사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동독의 공공연구부문에 대한 평가 경험은 우리 한반도가 과학기술통합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示唆點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우리도 북한의 과학기술체제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評價主體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동안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관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으며, 평가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충분한 평가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그동안의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만 한정되어 대학부문에 관
한 정밀한 평가가 없었다. 우리도 독일의 과학자문회의(WR)와 같은 독립된 평가기관을 육성하여 남한의 과학기술체제의 평가는 
물론 통일이 다가올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의 평가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과학기술체제의 평가는 한반도의 통일의 협상과정과 竝行하여 혹은 가능하면 그 이전에
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가지고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용이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밀한 평가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부문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같은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科學技術協力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일부 외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이고도 정밀한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평가는 한반도 통일시 남북한 과학기
술통합을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이같은 평가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合理性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공공연구의 평가를 담당할 기구와 대학연구의 평
가를 담당할 기구를 分離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분리는 각 기구의 평가업무의 과중함을 덜어주고 공공연구와 대학연구의 서로 다
른 논리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공공연구의 평가기구에 있어서도 산하에 기술분야별 여러 作業集團을 발족시켜 기
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상부 평가기구는 독일의 평가위원회(EA)와 같이 정치계,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등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집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작업잡단의 정밀한 평가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고, 작업집단에서 내리기 어려운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상부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업체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평가기구의 평가활동은 가능하면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하에서 科學技術的 必要性의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 중에서 이같은 과학기술적 필요성을 중요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중복 및 낭비를 막
고 통일을 통일한국의 國家革新體制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자문회의의 평
가과정에서 과학적 필요성 이외에 평가결과의 실용성, 독일 연구단체들의 수용성 등의 기준을 중요시하여 평가결과가 당초 계획
하였던 것보다 談合的인 성격을 많이 가졌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체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연구기관들의 歸屬決定은 통일한국 전체의 측면에서 分權的인 측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한의 연구기관들과 전체 연구개발자원이 수도권과 대덕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이장재/정선양, 1997) 북한의 공공연구기관들의 평가와 귀속 결정은 북한의 각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맞
추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동독의 연구기관들의 동
베를린과 주변지역에의 집중현상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서독과 같이 충분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과학기술통합은 북한지역의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는 분권적인 방향으로 평
가 귀속, 실천되어 북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경험은 남한지역의 과학기술 집중화 현
상을 완화시키고 통일한국이 지역적으로 균등히 발전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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